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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김남국 제명 부결,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나 
 

1.​ 오늘(8/30),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던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이 부결되었다. 무기명 표결이지만, 

민주당이 부결을 주도했다봐야 타당하다.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있자 민주당이 

'제명'을 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한다하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던 바 있고, 특히 

소위 표결이 민주당 위원들의 요청으로 한차례 연기된 바 있기 때문이다. 선출직 

특성상 제명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점 등을 

참작했다는 부결 이유는 궁색하기 짝이 없다. 국회의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고 국회 

자체에 대한 불신을 가져온 이번 사태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태이다. 재선이 보장된 것도 아닌데 차기 총선 불출마가 무슨 

대단한 불이익인마냥 운운하는 것도 황당하다. 문제가 불거지자 슬그머니 탈당시키고, 

이제와 제명안 부결을 주도한 민주당은 정녕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는가.  

2.​ 김 의원 가상자산 논란의 핵심은 거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가 현행법상 재산등록과 공개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과 처분 등 

재산 변동 흐름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또한 상임위 회의 시간에 

가상자산 거래를 했다는 점 역시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용납이 불가한 무책임함의 

극치이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거래내역 자료 검토 후 그 부적절성을 인정해 징계 

수준을 ‘제명’으로 권고했다. 그럼에도 ‘제명안’을 부결시킨 소위와 민주당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소위는 김 의원 징계안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당은 이번 부결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끝.  

1-1 

http://www.peoplepower21.org/
http://www.peoplepower21.org/contact
http://bit.ly/mediaPSPD
https://bit.ly/GoPSPD
https://goo.gl/JeCr7D

	김남국 제명 부결, 민주당은 부끄러움도 없나 

